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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여러 국제기구들이 발표하고 있는 삶의 질을 측정하

는 지표 중에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질과 삶의 질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현대 사회의 주요 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

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효과성과 정부의 규모, 그리고 생태계 건전성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인구수, 

1인당 GDP로 나타났고, 정부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

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나 정책업무 처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생태계 건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어: 정부의 질, 정부의 규모, 삶의 질, 인간개발지수, 삶의 만족도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세계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 국가별로 국가경쟁력이나 정부의 역량을 측

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세계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도 다양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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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개발하고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경쟁력과 정부의 질

이 우수함을 입증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한 정부의 노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사회발전 

지표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

공서비스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Schneider, 1975), 여러 국제기구들이 발표하고 있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질과 삶

의 질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현대 사회의 주요 논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여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정부활동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해당 지역주민의 낮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변의 지방정

부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다양한 국가지표 개발로 인해 다른 국가의 정부 간 비교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가능해졌다. 특

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 국가의 지방정부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지방정부나 중

앙정부의 정책, 모범 사례 등을 모방하고 착안하여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범위를 국내 인근 지역이 아닌 전 세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

는 방법론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Pawar & Cox, 2013). 경제적 성과를 중심

으로 국가의 발전이나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교육수준이나 건강, 신뢰, 환경, 문화, 삶의 

만족도 같은 현대사회에서 중요시되는 요소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따

라서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성장지표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을 반영하

고(서문기, 2015),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최종 목표인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정

부의 활동에 따른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이 필요하다(고명철, 2013; Glaser et al., 2000). 또한 좋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단순히 대응하기 

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Putnam, 1993), 국민 삶의 질은 객관

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다음의 연구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

부의 질과 정부의 규모는 국민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정부의 질과 정부의 규

모가 미치는 영향이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에 다르게 나타나는가? 셋째, OECD 회원국

과 비회원국 간에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나는가? 이와 같이 정부의 질

과 정부의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정

부의 질과 삶의 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정부의 질과 규모,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

본다. 또한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부의 질과 규모

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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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부의 질과 삶의 질

1) 정부의 질

정부의 질은 국민의 삶의 만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삶의 질은 정부의 국정운영의 

목표이자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배정현, 2014: 254).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부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는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매년 IMD, WEF의 순위

가 언론에 보도되고, 각국의 정부에서 지표를 활용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넘어서 ‘정부의 역량’, 

‘정부의 질’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김태형･장용석, 2014: 179). 

1980년대 후반에는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정부의 질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기 시작

했고(Acemoglu & Robinson, 2008), 최근에는 정치와 국가의 관료제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Dahlberg et al., 2011). 일반적으로 정부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경제발전, 민주주의, 법치, 반부패 등이 있고, 이런 지표를 통해 정부의 질을 측정해왔다

(김희강, 2011). 정부의 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었고,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국가 역량, 좋은 정부 등의 개념과 함께 논의되어 왔다. 연구 초기에는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를 동

일한 개념으로 보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부가 질이 높다고 정의하기도 하였다(La Porta et 

al., 1999). 또한 Knack(2002)과 같이 정부의 질을 경제적･관리적 측면에서 측정하거나, 정부의 질

로서 정부의 역량을 강조하며 정부효과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자산관리, 전략적 인사관

리, 정보기술관리, 조직관리 및 협력체계, 성과중심 관리 등 행정역량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

장하기도 하였다(최상옥, 2012). 한편, Rothstein & Teorell(2008)은 좋은 거버넌스의 모호성과 조

작화 및 지표설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질의 핵심으로 불편부당성

(impartiality)을 강조하였다. 이때, 불편부당성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공권력으로의 접

근과 공권력의 행사 모두를 측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의 질을 세부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othstein & Teorell, 2008: 169-170). Rothstein & Teorell(2008)의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개념이 국가의 권력 형성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라면 정부의 질의 개념은 국가 권력이 어떻게 형성

되고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좋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야 한다(Rice, 

2001).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의 효과성과 정치 참여를 위한 법

치주의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도수관, 2015: 105). 이와 더불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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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질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좋은 정부’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World Bank의 ‘거버

넌스 지수(Governance Indicator)’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김두래, 2012; 박종민･장용

진, 2012; 배정현, 2014; Kaufmann et al., 2008). 박종민 외(2012)의 연구에서는 좋은 정부를 효과

적인 정부, 준법적인 정부, 그리고 부패가 통제된 정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질을 평가

하는 지표로 6가지 차원 중에서 정부의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법의 지배(rule of law) 

및 부패 통제(control of corruption) 등 3가지 차원으로 정부의 질을 측정한다. 김두래(2012)의 연

구에서는 ‘정부의 질’이 정치체제의 특성과는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고 정책의 집행 및 산

출, 공공서비스의 전달과 관련된 정부기관과 기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치체제의 투입 측면과 

거버넌스 지표는 배제되어 있다. 즉, 거버넌스 지표 중 책임성과 정치적 안정은 제외하고, 정부효

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 통제의 조합으로 ‘정부의 질’ 변수를 구성했다. 배정현(2014)의 

연구에서도 World Bank의 거버넌스 정의를 활용하여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참여와 책임

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 통제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Kaufmann 

et al.(2009)은 정부 권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행사되는지 여부, 정부 권력이 얼마나 규칙과 법에 

따라 행사되는지 여부, 그리고 정부 권력의 행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좋은 정부의 기준

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의 질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다. 정부의 질은 평

가 기준에 따라 그 의미가 상이하며, 기준은 ‘좋은 정부’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공통적으로 ‘거버넌스 지표’

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 개념을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삶의 질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논의는 심리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유사한 개념

으로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이 있

다. 학자에 따라서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거나(배정현, 2014: 250), 삶의 질

을 행복, 도덕, 만족감 등 세 가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보거나(Stock et al., 1986), 행복이 감정적 차

원의 삶의 질을 반영하고 삶의 만족은 평가적 차원의 삶의 질을 반영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박종

민･김서용, 2002). 과거 근대사회에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경제성장을 삶의 만족도나 행복

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었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배정

현, 2014: 250)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복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

(WHO)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 체계 안에서 자신의 목표나 기대, 관심에 

대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각이라고 정의하고 있고(WHO, 2004), 많은 연구에서 삶의 질은 주관

적인 국민의 인식과 객관적인 사회적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다차원적 복합 구성물로 이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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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iener & Suh, 1997; Lin, 2013).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크게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객관적 

측면에 중점을 둔 연구에서는 소득이나 교육수준, 지위, 건강 등의 사회적 요건을 토대로 비교적 

객관적이며 평가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반면에, 주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사회

적 욕구 충족이나 행복을 느끼는 정도를 주요 요인으로 설명한다(서문기, 2015). 또한 정신적 부문

은 개인의 삶의 만족, 행복을 포함하며, 사회적 부문은 개인이 속한 사회와 환경에 대해 안전을 포

함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병섭 외(2015)의 연구에서

도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을 구분하고 있다. 주관적 삶의 측면에서는 개인적 인식과 판

단, 즉 만족도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Bagdoniene(2000)의 포괄적 삶의 질 모형

(universal quality of life model)에 따르면 깨끗한 환경, 인권, 정치 등의 광의의 삶의 질과, 일, 가족

의 삶의 수준, 주택 등 외부적인 삶의 질, 그리고 가족, 인간관계 등의 인간관계의 질, 마지막으로 

신체나 정신 등 개인적 삶의 질로 구분하고 있다. Coggburn & Schneider(2003)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할 때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는데 행복, 자유, 실용, 정체성 등 개인적･사

회적 관점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교육, 건강, 가족관계, 교통, 환경, 정치참여, 경제적 상황, 범죄 등

을 활용하고 있다. Zagorski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32개국을 대상으로 경제발전이 정신적 부분

의 행복인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교육이나 소득과 

같은 재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의 주관적 웰빙이 더 적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으

로 부유한 선진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삶의 질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holistic) 개념

으로 객관적인 생활환경과 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결정되며(Hollar, 2003), 각 삶의 영역에

서의 효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정신적 부문,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수준을 모

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건강,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 등이 포

함된 개념인 동시에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Frey & 

Stutzer, 2000). 여기서 정신적 부문은 개인의 삶의 만족, 행복을 포함하며, 사회적 부문은 개인이 

속한 사회와 환경에 대해 안전을 포함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부문은 평가적 차원으로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그리고 건강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Hollar(2003)와 Andrews & Withey(1976)의 개념을 

수용하여 삶의 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즉, 삶의 질은 건강, 소득, 교육, 삶의 만족도와 같

이 국민의 삶과 연관된 객관적･주관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내외 학자들이 삶의 질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측정지표를 활용하고 있는지

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와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EIU의 삶의 질 지수(Quality-of-Life Index) 등이 있다. 인간개발지

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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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하여 각 국가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이다. 이는 인간의 행복이

나 발전 정도가 소득수준에 비례하지 않고, 소득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

여주는 지수이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dex)는 주거,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건강, 치안 등 개별 국가에서 국민이 처한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11개 영역에

서 2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연구소(EIU)가 발표한 삶의 질 지수

(QLI: Quality of Life Index)는 기대수명, 이혼율, 커뮤니티 생활, 1인당 GDP, 정치안정 및 치안 등

급, 실업률, 성차별, 정치 및 시민 자유 지수 등을 토대로 측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의 싱크탱

크인 레가툼 연구소에서는 2007년부터 세계 번영 지수(Legatum Prosperity Index)를 매년 조사하

여 발표하고 있다. 이는 경제, 기업가 정신, 거버넌스, 교육, 보건, 안전,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 환경 등의 9가지 지표를 토대로 점수화하고 각국의 순위를 산출하고 있다. 세계 번영 지수는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인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지

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960년대에는 국가 단위에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와 사회발전 지표 개발을 수행한 

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OECD, UN,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게 되고 여러 국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삶의 질 지표는 대부분 공공서비스에서의 정부 정책들의 효과들을 지표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

두래, 2017). 

3) 정부의 질과 삶의 질

정부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이 정부의 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Helliwell & Huang, 2008; Samanni & Holmberg, 2010; Tavits, 2007; Ott, 

2011).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조사기관을 통해 발표되는 국가경쟁력지수나 개별 정부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은 국가비교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Helliwell & 

Huang(2008)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가처

분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아닌 정부의 질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이 중요한데 이를 바로 

정부의 질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Kaufman 외(2003)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의 6개 영역을 평균으로 하면 주관적 웰빙(SWB)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개인적 성격의 차이를 반영해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 정부의 질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Samanni & 

Holmberg(2010)는 정부의 질이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뿐만

이 아니라 OECD 국가에서도 정부의 질과 행복지표 간에 강력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tt(2011)는 거버넌스 지수를 토대로 정부의 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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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민주적 측면의 정부의 질(democratic quality)보다는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와 같은 기술적 정부의 질(technical quality)이 국민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Ott(2010)는 시민의 행복은 민주주의 질보다 거버넌스의 질과 더 강한 상

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배정현(2014)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이 국민 삶의 만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삶의 

질은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이자 산출물이라고 보고 있다. 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안정, 

참여,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등과 같은 정부의 질이 국민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를 밝히고 있다. 또한 Coggburn & Schneider(2003)는 50개의 주정부를 조사한 결과, 효율

적인 정부일수록 국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민주

적 정치 참여와 정부의 효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는 

정부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할 수 있다(도수관, 2016). 

한편, Tavits(2008)가 68개국의 국가별 데이터와 16개의 민주주의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부패지수와 같은 정부의 질이 좋을수록 주관적인 웰빙(well-being)지표가 더 좋은 점

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문기(2015)의 연구에서는 51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간 비교분석한 

결과,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국가의 질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한 반면, 객

관적 차원의 삶의 질과 주관적 차원의 삶의 질이 함께 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국가의 질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의 삶의 질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경제성장은 객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삶의 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정인 외(2018)의 연구에서는 144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부의 질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효과성이 경제성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의 공정한 지배와 시민참여 및 책임성의 향상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행요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질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배정현, 

2014; 최정인 외, 2018; Coggburn & Schneider, 2003; Helliwell & Hwang, 2008; Samanni & 

Holmberg, 2010; Tavits, 2007). 그러나 서문기(201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삶의 질이나 

개인의 행복, 웰빙과 같은 주관적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질을 설명

변수로 하며 국민의 삶에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객관적, 주관적인 측면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Hollar(2003)와 Andrws & Withey(1976)의 개념을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의 삶의 질은 

건강, 소득, 교육, 삶의 만족도와 같이 국민의 삶과 연관된 객관적･주관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정부의 질과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내용은 다

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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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부의 질과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

저자명
(연도)

종속변수 대상국가 연구내용

최정인 외
(2018)

객관적 삶의 질:
UNDP의 인간개발지수 중 

건강과 교육
(2010년-2015년)

144개국

정부의 질적 측면 중 정부효과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 법의 공정한 지배와 시민참여와 책임성의 향
상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경
제성장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행요인임을 확인함

김두래
(2017)

객관적 삶의 질: 
보건, 복지, 교육

(2012년, 2013년)

32개국-
84개국

국가의 정치적 발전 단계보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반응하
는 정부의 작동 여부가 국민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냄

서문기
(2015)

객관적 삶의 질:
UNDP의 인간개발지수

주관적 삶의 질:
World Value Survey의 삶의 

만족도(2014년)

57개국
(WVS, 2014 
조사대상국)

경제성장, 소득분배, 국가의 질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반면,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이 방향성
이 다름을 확인함

한병훈
(2015)

객관적 삶의 질:
UNDP의 인간개발지수

주관적 삶의 질:
Gallup World Poll의

삶의 만족도

개발도상국 
77개국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을 동반
한 행복과 삶의 질 향상임을 밝히며 정부역량이 정부성과를 
완전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함

배정현
(2014)

주관적 삶의 질:
AsiaBarometer

Survey의 삶의 만족
(2005년-2008년)

아시아 
8개국

정부의 질 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치적 안정성, 정부
의 효과성, 법의 지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삶의 만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내찬
(2012)

주관적 삶의 질: OECD의 Better 
Life Index를 일부 수정한 지표 

OECD 회원국 
34개국

OECD 회원국의 삶의 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분
석을 행한 결과, 국가의 행복을 설명하는 주요인은 주거 환
경이나 소득 등을 포함한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임
을 확인함

Ott
(2010)

주관적 삶의 질: 
행복(2006년)

127개국
거버넌스의 질이 정부 규모 보다 행복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버넌스의 질과 국민의 행복 간 상
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함

Tavits
(2008)

주관적 삶의 질: 
웰빙(Well-being)

68개국
부패지수와 같은 정부의 질이 좋을수록 주관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앞선 논의들을 종합하여 다

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정부의 질은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H1.2: 법의 지배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H1.3: 부패의 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H2: 정부의 질은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H2.2: 법의 지배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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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3: 부패의 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H3: 정부의 질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2. 정부의 규모와 삶의 질

국민 삶의 질은 정부의 질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의 규모 등 다양한 요인

들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국민 삶의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정부를 주요 행위자라기보다는 경제, 정치, 문화적 요인에 크게 의존하는 역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질과 동시

에 정부의 규모 역시 고려해야 할 변수 중에 하나이다. 정부의 규모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부터 정부개혁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역량(strength)과 함께 정부의 규모(size)와 정부기능(scope)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문명재･주기완, 2007). 정부의 재원 규모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큰 정부’를 강조함으로

써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준다(도수관, 2016). 따라서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영향요인인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가치가 있는 요소이다. 

과거 정부의 규모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Esping-Andersen(1985)의 연구

에서는 확장적인 정부, 정부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국민 삶의 만족과 복리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에 비해 Kim & Kim(2012)의 연구에서는 정부가 국민 삶의 질이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정부의 질과 양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

존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의 예산과 지출 등의 정부 규모가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하고 있다(Bjørnskov et al., 2007; Ott, 2005; Scully, 2001; Yamamura, 2011). Bjørnskov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정부규모가 국민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국민 삶의 질은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선택론가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Ott(2005)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이전료

(transfer)와 보조금(subsidies)을 통한 정부 지출 규모를 확대할수록 국민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2011)의 최근 연구에서도 정부의 규모와 행복은 정부의 질에 크게 영향을 받

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큰 규모의 좋은 정부는 국민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규모

가 크지만 나쁜 정부(bad government)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cully(2001)의 연구에서도 GDP 대비 적정 규모의 정부지출을 초과할 경우 예산 낭비로 인해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Yamamura(2011)의 일본 사례연구에서도 정부의 규모는 국

민 행복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

려한 Hessami(2010)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2개의 EU 국가들의 데이터를 통해 정부의 규모와 

국민의 웰빙 사이에 역U자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출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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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에 대한 더 적은 정부의 지출 규모가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

이 정부의 규모 확대는 국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jørnskov et al., 

2007; Ott, 2005)와 적정 수준의 정부 규모를 초과하면 삶의 질이 하락한다는 연구(Hessami, 2010; 

Scully, 2001)를 통해 정부의 규모가 삶의 질의 주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정부의 지출 규

모 확대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

대로 정부의 지출이 지나치게 부족한 국가에서는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의 규모와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

의 <표 2>와 같다. 

<표 2> 정부의 규모와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

저자명
(연도)

종속변수
대상
국가

연구 내용

Hessami
(2010)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1990년-2008년)

12개국
(EU국가)

정부의 규모와 국민의 웰빙 사이에 역U자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출
과 사회복지에 대한 더 적은 정부의 지출 규모가 국민
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인다고 설명

Bjørnskov et al. 
(2007)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1997-2001년)

74개국
정부지출에 따른 규모가 클수록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밝혀냄 

Ott
(2005)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1999-2001년)

78개국
정부가 이전료와 보조금을 통한 정부지출 규모를 확대
할수록 국민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보여줌

Scully
(2001)

객관적 삶의 질: 기대수명, 유아 사
망률, 문맹률(1995년)

112개국
GDP 대비 적정 규모의 정부지출을 초과할 경우 예산 
낭비로 인해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Esping-
Andersen

(1985)

객관적 삶의 질: 경제성장, 실업률, 
정부지출(1960-1982년)

1개국
(덴마크)

정부지출을 통한 정부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국민 삶
의 만족과 복리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함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

적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의 경제적 수준 등 다

른 요인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4: 정부의 규모 확대는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정부의 규모 확대는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정부의 질과 규모,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논의하는 연구가 단편적인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비

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연도만을 제한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특정 

국가나 OECD 회원국, 혹은 개발도상국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일부 소수의 국가만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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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으로써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특정 기준에 의해 구분한 국가들을 세분화하여 실증

적으로 분석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질과 규모를 중심으로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

과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년도가 아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의 기간 동안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실증적

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과 정부의 규모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연구의 분석틀로 제시하였다.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

립변수로 정부의 질과 정부의 규모를 선정하였다. 정부의 질은 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수 중에

서 정부 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 통제 등 세 가지 변수를 측정지표로 설정하였고, 정부의 규모는 

구매력 평가지수(PPP) 대비 정부지출 규모 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적 삶의 질은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주관적 삶

의 질은 World Database of Happiness의 삶의 만족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그림 1>의 연

구모형을 통해서 정부의 질과 정부의 규모를 중심으로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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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과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과 정부의 규모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국민 삶의 질의 영

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TATA 11.2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1) 정부

의 질과 규모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변수와 측정지표를 정리한 내

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첫 번째로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Veenhoven(1999)은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삶의 질이 더 낮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43개국을 대상으로 World 

Database of Happiness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국민의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Schimmel(2009)의 연구에서는 빈곤

(poverty), 부(wealth), 발전(development) 등 높은 수준의 UNDP 개발지수가 주관적 안녕

(Well-being)을 위한 필수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소득의 증가나 더 나은 건강상태,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항상 더 나은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 측면의 삶의 질 지표뿐만이 아니라 주관적 차원에서도 논의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로 구분

하여 각각 인간개발지수와 삶의 만족도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UNDP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

(HDI)는 건강, 교육, 소득의 측면에서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대표 지표이기 때문에 첫 번

째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World Database of Happiness(WDH)에서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는 “모

든 것을 고려할 때 당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측정하

고 있다. 이를 통해 두 번째 종속변수인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독립변수인 정부의 질은 World Bank에서 제시하는 거버넌스 지수 중 정부의 효

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법의 지배(rule of law),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를 바탕

으로 측정한다. 정부의 질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수

(Governance Indicator)를 활용하여 정부의 질을 측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김두래, 2012; 박종

민･장용진, 2012; 배정현, 2014; Kaufmann et al., 2008) 거버넌스 지수를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다. 

정부의 효과성은 공공서비스와 정책의 질, 정부의 신뢰성을 측정한 지표이고, 법의 지배는 입법-

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의거하여 법 집행 또는 권력의 행

사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의 통제는 다양한 분야의 공공부문에서 부

정부패 방지의 정도를 뜻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규모는 Pennsylvania 대학의 국제비교연구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에서 제공하는 'Penn World Table 9.0' 자료 중 ’구매력평가

지수 대비 정부지출 규모(Share of government consumption at current PPPs)' 지표를 통해 측정한

다. 

1) 패널분석은 중요한 영향요인임에도 독립변수로 포함되지 않은 누락변수(omitted variables)가 존재할 경

우 발생하는 OLS분석 추정의 불완전성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유용한 분석방법이다(Wooldridge, 2010). 또

한 패널그룹의 특성이 고려되어 모형 설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다중공선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기 때문에 패널분석 방법을 통해 삶의 질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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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는 자연, 사회, 정치, 경제 등의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우

선 자연은 Yale University의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와 Columbia University의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가 공동으로 발표한 ‘생태계 건전성

(Ecosystem Vitality)’ 지표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요인인 인구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

고, Freedom House에서 제공하는 ‘민주주의 수준(Level of Democracy)’ 지표를 활용하여 정치적 

환경을 통제하고자 한다. 이는 개별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화한 것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이 주관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을 통제하기 위해 1인당 GDP 변수를 활용하였다.2) 마지막으로 시간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2014년을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개별 연도를 더미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3> 변수 및 측정지표

구분 개념 측정지표 범위 자료출처

종속
변수

객관적
삶의 질

인간개발지수:
건강, 교육, 소득

0~1점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1~10점 World Database of Happiness(WDH)

독립
변수

정부의 질
거버넌스 

지수

정부 효과성
-2.5~2.5점 World Bank의 The World Wide Governance Indicator법의 지배

부패 통제

정부의 규모
구매력 평가지수 대비 

정부 지출 규모
0~10점

Penn World Table의 Share of government consumption 
at current PPPs

통제
변수

자연 생태계 건전성 0~100점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
의 Ecosystem Vitality

사회 인구수(log) 명 UN Statistics의 Population

정치 민주주의 수준 0~10점 Freedom House의 Level of Democracy

경제 1인당 GDP(log) USD World Bank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개년도의 자

료를 수집하여 각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측정하였다. 국가비교 데이터라

는 지표의 특성으로 인해 결측치가 있어 일부 변수들의 표본수가 동일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2) 객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인간개발지수에 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GDP' 변수는 주관적 삶

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에만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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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삶의 질 지표인 인간개발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노르웨이(2014년)이고, 가장 낮

은 국가는 아프리카 중남부에 위치한 니제르(2000년)이다. 주관적 삶의 질 지표인 삶의 만족도의 

경우,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값이 5.477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솟값이 2.807(토고, 2008년), 

최댓값이 8.018(덴마크, 2005년)이다.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세 가지 거버넌스 지수를 살펴보면, 

정부의 효과성과 법의 지배, 그리고 부패의 통제 지표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으로 현재 구매력평가지수(current PPPs) 대비 정부의 지출 비율로 측정한 정부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콩고(2013년)이고, 가장 규모가 작은 국가는 나이지리아(2003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

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2014년)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국가는 팔라우(2000년)이다. 민주주

의 지수가 0점인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이고, 10점인 국가에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

가가 있다. 생태계 건전성이 가장 낮은 나라는 아프리카 남부의 레소토(2014년)이고, 가장 높은 나

라는 스위스(2014년)이다.

<표 4> 기술통계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삶의 질
인간개발지수 2,681 0.663 0.163 0.255 0.948

삶의 만족도 1,063 5.477 1.138 2.807 8.018

정부의 질

정부의 효과성 2,564 -0.033 0.976 -2.324 2.429

법의 지배 2,564 -0.044 0.994 -1.913 2.585

부패의 통제 2,183 -0.059 0.987 -2.668 2.120

정부 규모 정부의 규모 2,490 0.190 0.091 0.016 0.954

자연 생태계 건전성 1,928 40.637 15.734 5.82 84.67

사회 인구수(log) 2,763 15.570 2.008 9.861 20.982

정치 민주주의 지수 2,770 6.589 3.092 0 10

경제 1인당 GDP(log) 2,746 8.208 1.605 4.712 12.097

2. 패널분석 결과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3) 국가비교 데이터의 특성상 변수의 결측치로 인

해 각 모형마다 표본수가 동일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주관

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탐색하기 위해 패널분석 방법 중 실현가능한 일반최소자승추정

(FGLS: Feasible General Least Square)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3) Breush & Pagan 검정과 Wooldridge 검정 결과 패널그룹 내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geneity)과 자기상

관(autocorrelation)이 확인되어 패널분석 중 실현가능한 일반최소자승추정(FGLS: feasible general least 

square)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오차항에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가 있을시 추정량은 비효율적 추

정량이기 때문에 추정계수의 표준오차에 영향을 미쳐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

여 측정하기 위해 FGLS 모형을 사용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295

첫 번째, 모형 1에서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객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정부

의 질 중에서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효과성’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좋은 정책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정부의 질 개념이다(박종민･장용진, 2012). 즉,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

일수록 국민의 건강, 교육, 소득 등의 객관적인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 

등 거버넌스의 질이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Frey 

& Stutzer, 2002). 반면에 정부의 질 지표 중 ‘법의 지배’는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지배’라는 정부의 질은 법 집행이나 국가 권력의 행사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 집행이나 권력의 행사 과정에 초점을 두어 절차적 측면에

서 정부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엄격한 법의 집행

이 부패의 위험성(risk)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Shim & Eom, 2008), 

법의 집행과 권력 행사가 국민이 인식하는 공정성과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절차적 측면

만 강조한 나머지 법의 현실 적합성이나 집행 결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정부의 질인 ‘부패의 통제’는 전체 국가를 분석 대상

으로 했을 때 객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 정부의 질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정부의 질 지표 

중 정부의 효과성에서만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여 가설 1.1만이 채택되고 가설

1.2와 가설1.3은 기각되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5> 삶의 질 영향요인의 패널분석 결과

구분 변수

객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

전체
OECD 
회원국

OECD 
비회원국

전체
OECD 
회원국

OECD 
비회원국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정부의 질

정부의 효과성 .154*** .061*** .154*** .135* .511** .129

법의 지배 -.046*** .006 -.044*** .329*** .381** .148

부패의 통제 .001 .002** -.000 .033 .012 .076**

정부의 규모 정부의 규모 .130*** -.180*** .138*** -1.29*** -4.87*** -1.28***

자연 생태계 건전성 .002*** .000 .002*** -.002 -.003 -.000

사회 인구수(log) -.005*** .002* -.009*** .076*** -.005 .085***

정치 민주주의 지수 -.001 .029*** -.001 .005 -.113 .016

경제 1인당 GDP(log) .291*** .011 .371***

상수 .674*** .475*** .685*** 2.00*** 7.701*** 1.005*

표본수 1,270 262 1,007 629 163 466

대상국가수 156 33 127 130 32 102

 Wald chi ² 2977.7 1181.6 1278.4 934.1 249.1 320.6

Prob > chi²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 p<0.1, **p<0.05, ***p<0.01, 개별 연도(더미변수)의 분석결과는 표에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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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부의 규모는 국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건강, 교육, 소득 등의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모형 1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채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생태계 건전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인구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국민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고, 

민주주의 지수는 부(-)의 방향을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는 김두래(2017)의 연구에서 보건, 학력 등의 객관적 삶의 질에 개별 국가의 정치적 발전수준이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은 민

주주의 수준이 얼마나 발전되었는가 보다는 정부의 질의 향상 수준이 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

주고 있다. 모형 1과 같이, 187개 국가 중 결측치를 제외한 156개 국가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부의 효과성이 높을수록, 정부의 지출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리고 생태계 건전성이 높은 국가일

수록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간개발지수가 높은 것은 

건강관리, 교육수준, 소득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성장 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사회

경제적 발전을 국민이 체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UNDP, 2014). 따라서 정부는 대국민 서

비스 제공이나 정책업무 처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생태계 건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모형 2와 모형 3은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으로 구분하여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 정부의 효과성이 여전히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OECD 비회원국에서는 엄격한 법의 지배

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회원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OECD 회원국에서는 정부의 질 중 부

패의 통제가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회원국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부(-)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모형 2와 모형 3의 분석 

결과에 따라 정부의 질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

라는 가설 3은 객관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에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부패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으면 국가신뢰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상승시키

는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 부패수준을 낮춤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서문기

(2018)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OECD 회원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반면에 OECD 비회원국에서는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임

을 볼 수 있다. 이는 OECD 회원국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 확대가 건강, 교

육, 소득 등과 같은 객관적 삶의 질 지표에 속한 부문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 활용되고 있는 반면, 

비회원국은 여전히 기본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건강, 교육, 소득 등에 정부의 지출이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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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모형 1을 통해서 볼 때 채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모

형 2와 모형 3을 통해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는 가설 6은 객관적 삶의 질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한하여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생태계 건전성은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에

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OECD 비회원국 중에서 인구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OECD 회원국 사이에서만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 수준과 지속 정도가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

가 있다고 주장한 Inglehart(1990)의 연구 결과가 소득 수준이 다른 국가군에서 다른 방향성을 나

타낼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모형 4에서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정부의 질 

중에서 정부의 효과성과 법의 지배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질이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부패의 통

제를 제외한 정부의 효과성과 법의 지배 등 두 가지 지표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

출하여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가설2.1과 가설2.2는 채택되었고, 가설 2.3은 기

각되었다. 정부의 규모 확대가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형1과는 달리 정

부의 규모는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jørnskov et 

al.(2007)의 연구에서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결과를 보

여준 것과 동일한 논의선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주관

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매력평

가지수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

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 중 어떤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생태계 건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지만 부(-)의 방향성을 나

타냈고, 국가의 인구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주주의 지수는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진 못하였다. 이는 행복이라는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민주주의 수준과 같은 정치적 요인보다는 정부의 거버넌스의 질과 더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낸다는 Ott(2010)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Hagerty & Veenhoven(2003), Stevenson & Wolfers(200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

으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모형 5와 모형 6에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으로 구분하여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5를 살펴보면, 정부의 효과성

과 법의 지배는 주관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정부의 규모는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규모는 OECD 회원국의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 모두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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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인구수는 주관적 삶의 질에 부(-)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GDP는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에 OECD 비회원국의 경우, OECD 회원국과는 달리 정부의 질 중에서 부패의 통제가 잘되는 국가

일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고, 인구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Tavits(2008)의 연구에서 정부의 부패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안녕이 높다

는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이는 OECD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만 유의미한 결

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위의 결과는 부패에 대한 인내력이 부패의 수준과 함께 높아져 경제적 

자유는 감소하고 행복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임을 확인하였다(Arvin & Lew, 

2016). 이를 통해 정부의 질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

라는 가설 3은 주관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했을 때 채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OECD 비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회원국의 경우 1인당 GDP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패널분석을 통해 가설검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6>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6> 가설검정 결과

구분 가설 채택여부

정부의 
질

H1: 정부의 질은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1.1: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H1.2: 법의 지배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H1.3: 부패의 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H2: 정부의 질은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2.1: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H2.2: 법의 지배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H2.3: 부패의 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H3. 정부의 질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부분채택

정부의
규모

H4. 정부의 규모 확대는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 정부의 규모 확대는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6.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부분채택

Ⅴ. 결론

다양한 국제 지표의 개발과 더불어 국가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정부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의 질과 삶의 질의 중요성과 정의에 대해 논의한 

후, 정부의 질과 규모를 중심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영향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탐색하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299

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에서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줌과 동시에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공유해나가야 할 주요한 가치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삶의 지표인 건강, 교육, 소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정부의 효과성과 정부의 규모, 그리고 생태계 건전성이 국민

의 객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정부의 질 중에서 법의 지

배가 객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격한 법의 집행이나 권

력의 행사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법과 현실과의 괴리 또는 부패

의 문제 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OECD 회원국의 경우, 정부의 효과성과 부패의 통제 수준이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법의 지배 수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

부의 대안 제시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OECD 비회원국의 경우에는 객관적 삶의 질

에 법의 지배가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를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법

의 준수와 권력의 행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법 집행과 국민이 체감

하는 공정성 간의 괴리가 나타나는지, 이러한 문제가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정부의 효

율성 이외에도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질적 측면을 강화해야 하

는지와 현재 정책방향의 전환과 정책 집행과 현실과의 괴리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부의 질은 정부의 효과성과 법의 지배로 나타

났고, 부패의 통제는 OECD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OECD 비회원국에서는 정부의 효과성과 법의 지배가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부패지수와 같은 정부의 질이 향상될수록 주관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

다는 Tavits(2008)의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OECD 회원국에서는 정부의 부패의 통제 강화가 왜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와 정부에 요구하는 질적 측면이 OECD 비회

원국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규모는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인 반면, 주관적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출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회원국의 경우 

정부의 지출규모 확대가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 모두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반면에 OECD 비회원국에서는 정부의 규모 확대가 객관적 삶의 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주관적 삶의 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별로 정부지출의 세부 항목과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인당 GDP를 통해 경제적 요인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OECD 회원국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OECD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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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에서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객

관적･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세부적으로 제고시켜나

가야 할 정부의 질의 유형과 정부의 규모 확대 혹은 축소 여부가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생태계 건전성과 인구구조에 대

해 정책적 지원과 관리를 지속해나가야 함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교육, 소득수준과 같은 객관적인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 웰빙,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인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객관적 삶의 질만을 강조하며 이러한 부

문에만 정부의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주관적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객관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인 삶의 질만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정책

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정부의 질을 제고시키고 정부의 지출 항목과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정부의 

입장에서 당면한 과제이자 미래의 전략방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 세계의 국가와 

개별 정부 차원에서 공통적인 시사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전달하는 국

정운영의 방향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정부의 질과 

규모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객관적 삶의 질이나 주관적 삶의 질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영향요인을 탐색한 것을 동시

에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가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정부의 다양한 질적 측면 중에서 일부 요소만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는 점

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국가비교연구의 특성상 개별 국가의 특정한 상황이나 이슈 등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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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Quality and Size of Government on the Quality of Life: 
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Kim, Taehyung 

Choe, Jungin 

Jung, Sehee 

Moon, M. Jae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re directly linked to the people's life. Among the 

indicators that measure the quality of life announc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vast 

majority of them show the policy effect of government. The quality of government and the quality 

of life are the main issues to be discussed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quality and size of government on subjective and objective quality of life. Data from 187 countries 

from 2000 to 2014 were looked into, and FGLS(Feasible General Least Square) analysi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effectiveness, size of government, and 

ecosystem vitality have positive effects on objective quality of life. while the rule of law and the 

population of individual countries have negative effects on objective quality of life.

Key Words: Quality of Government, Size of Government, Quality of Life, Human Development 

Index, Life Satisfaction


